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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교토의정서체제에서 신(新)기후체제로 이동 

○ 교토의정서체제에서는 주요 선진국 중심의 의무감축국가들에게만 감축을 

위한 책임이 부과되었으며,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감축정책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음.

- 국가 간의 감축정책의 차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탄소누출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

이 됨.

- 교토의정서체제 하에서는 WTO 국제무역규율에 반하는 자국산업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소누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마다 각자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비대칭적인 정책시행에 따른  탄소누출과 국제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는 지속되며, 모든 당사국이 직면하게 될 문제로 확대 

- 당사국마다 탄소누출의 위험에 노출된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

한 국경탄소조치 등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필

요성 

- COP21 파리협정 타결 이후, 기후변화협상 대응조치 관련하여 주요 의제

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 탄소누출

○ 탄소누출은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탄소 감축정책 시행에 따라 역외 탄소 

배출의 증가량과 역내 탄소 배출 감축량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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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누출 감축정책시행국가 내의탄소배출감소량
감축정책시행국가 밖의탄소배출증가량

- 감축정책의 시행은 역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낳음.

- 반면, 역내 배출원들의 생산비용 증가를 회피하려는 유인에 따라 역외 이

탈을 야기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는 역외 탄소배출 증가를 가

져올 수 있음.

○ 기존 연구 중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는 탄소배출의 발생을 증

명하고 있으나, 사후(ex-post) 분석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탄소누출이 관찰

되지 않음.

- 실증 연구를 통하여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감축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매우 한정

적이며, 시행 기간이 짧음.

- 또한, 무상할당 등과 같이 감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탄소누출을 상쇄하는 역할을 함.

- 따라서 탄소누출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연구와 모형분석을 통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하는 한계가 존재

□ 국경탄소조치

○ 감축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역내 산업이 직면하

게 되는 국제경쟁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정책들이 추가적으

로 고려

- 누출방지정책은 크게 저감비용축소조치와 국경탄소조치로 나뉘며, 저감비

용축소조치는 무상할당, 배출권 가격제한 등 규제 국가 내에서 탄소누출의 

위험에 노출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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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탄소조치는 배출량을 근거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보조금을 지

원하는 등의 조치로 탄소누출을 완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됨.

- 지금까지는 WTO 조약과의 상충 등의 문제로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없

었으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탄소누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전 지구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논의의 여지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게 되

는 탄소누출 위험도를 업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경탄소조

치를 시행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탄소누출의 정의 및 측정할 수 있는 지수(BEET, PTT)를 통하여 국가별 탄

소누출과 무역의 관계를 분석

- 국가별 배출 및 무역의 특성을 통하여 탄소누출국 혹은 탄소유입국으로 분

류를 통하여 국가의 전략적 입장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 우리나라 산업의 업종별 탄소배출 및 무역의 관계를 분석하여 업종별 차별

화된 전략의 필요성 도출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탄소누출위험도 도출하고,

국경탄소조치를 시행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업종별 탄소누출위험도를 도출하여 신기후체제의 감축목표를 위한 정책시

행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근

거

- 국경탄소조치를 시행할 경우, 후생 및 탄소누출과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

치는 파급효과를 도출하여, 효율적인 대응조치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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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기후변화협상에서 대응조치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장 수립의 

방향 제시

Ⅱ. 분석 내용 및 결과

1. 우리나라의 탄소누출과 국제무역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배출과 무역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적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교토의정서체제 하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인 미국과 EU 등이 다양한 형

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에 영향

-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감축정책 

뿐 아니라 주요 무역 상대국의 감축정책에 따른 영향에도 민감

- 주요 무역 상대국인 선진국들의 감축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의 탄소

유입국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증가하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무역조건이 개선되는 결과

○ 우리나라의 목표관리제(2011년)와 배출권거래제(2015년) 시행으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에서도 생산과정의 이전 혹은 대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우

리나라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 

-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감축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 이상 탄

소유입국이 아닌 탄소배출국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생산과정이 위축되어 역외 이전이나 수입 대체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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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즉 우리나라의 감축정책 및 탄소누출, 국제무역의 이해관계는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두 이해집단의 중간에 놓여있음.

□ 생산 및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 

○ 생산 및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은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배출과 국제무

역의 관계를 살피는데 유용

-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 감축정책의 대상, 감축목표 등은 모두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

- 생산자 기준이 아닌 소비자 기준의 배출량을 감축의무 부과 대상으로 삼

아야한다는 주장이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논제 

○ 주요 배출국 중 미국, EU, 일본 등은 전통적으로 소비 기준의 탄소배출량

이 생산 기준의 탄소 배출량보다 많음.

- 소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이전을 통하여 역외로 회

피시키거나 다른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를 충족시

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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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국 생산 및 소비기준 탄소배출량 변화

출처: OECD “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 반면, 중국,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생산 기준의 탄소배출량이 

소비 기준의 탄소배출량보다 많은 반대의 양상을 보임.

- 특히 현 기후체제하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이후인 

2011년의 생산 및 소비기준 탄소배출량 차이는 1995년보다 더 커진 것에

서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축정책에 따른 선진국 내

의 생산비용 부담이 중국, 인도, 러시아 등으로의 탄소유입을 발생시켰다

는 것을 예상

○ 우리나라의 생산자 기준 및 생산자 기준 탄소배출량은 2011년 기준 생산기

준이 더 높아 외부로부터 탄소유입이 발생하였다고 여겨지나, 2011년부터 

목표관리제 등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

운 상황

○ 선진국과의 관계에서는 탄소유입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는 탄소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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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려하게 되는 상대적인 입장이므로, 세부 업종별로 탄소누출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

- 적극적인 감축정책 시행으로 국가 단위에서는 점차 탄소유입국에서 탄소

누출국으로 전향적은 상황에 놓여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국제경쟁력 상실을 우려할 상황

□ 무역에 함유된 탄소배출수지(BEET)와 배출교역조건(PTT)

○ 탄소누출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로  탄소배출수지(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 BEET)와 배출교역조건(Pollution Terms of Trade,

PTT)를 사용

-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제품 단위당 생산국 배출계수만큼

의 배출량을 함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수출과 수입 제품에 함유

된 배출량을 계산

○ BEET는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과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의 차이를 나타냄.

- BEET가 음의 값을 값는 것은 무역을 통하여 역내 배출을 회피하는 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진국들에서 주로 이러한 결과를 갖음.

- 양의 BEET는 수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이 역내에 남게 

되므로 탄소유입량이 더 많다는 읨로 개발도상국 중에서 특히 교역량이 

많은 국가가 갖는 특징임.

○ PTT는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과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의 비율을 나타냄.

- PTT가 1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이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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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업종별 BEET와 PTT 산출

- GTAP9 데이터베이스(기준연도: 2011년)을 이용하여 I-O 분석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칠레

러시아

국가 전체

BEET -16.98 -71.93 -46.58 -14.00 60.12 20.75 9.55 40.28

PTT 1.34 0.9 0.53 0.81 1.18 2.22 1.16 1.99

국가별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 

BEET -74.39 -157.21 -39.71 -25.69 14.47 13.52 1.45 22.64

PTT 0.94 0.57 0.38 0.41 1.00 2.67 0.98 1.87

<표 1> 주요 국가들의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BEET)과 배출무역수지(PTT)

○ 미국, EU와 일본은 BEET는 0보다 작은 값을 갖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의 국가들은 양의 값

- 감축의무국들의 무역을 통항 역내 배출회피를 반증

- 미국을 제외한 의무감축국들의 PTT의 경우도 같은 결과로 0보다 작은 값

을 보임.

○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을 분리하여 BEET와 PTT를 도출할 경우, 미국의 

PTT도 0보다 작은 값을 보임

- 미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의 특징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임.

- 무역과 배출량의 관계는 사실상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에 국한된 문제이

기 때문에, 미국의 배출 및 무역의 관계도 다른 의무감축국가들과 일치한

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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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BEET와 PTT 모두 의무감축국가들과 같은 경향을 나타

냄.

- 무역을 통하여 역내 배출을 회피하고, 수입배출량의 집약도가 개발도상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입장을 의무감축국가들과 함께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업종별 BEET와 PTT는 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구조의 업종별 특징을 반영

-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업종이 국가 수준의 BEET 및 PTT와 같은 결과를 

보이며, 이는 무역을 통한 배출회피와 배출수입집약도가 높다는 의미

- 다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섬유와 운송장비에서는 생산에 의한 배출량이 소

비에 의한 배출량보다 크고, 배출무역집약도에서는 배출수출집약도가 상대

적으로 높음.

- 이는 전통적인 무역집약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감축정책의 시행에 있

어서 다른 업종들과 구분할 필요성을 시사

○ 석유석탄제품의 경우 BEET가 0보다 크고, PTT는 1보다 작게 나타남

- 석유석탄제품은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배출과잉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무역배출집약도의 경우는 수입배출집약도가 더 높기 때문에 석유

석탄제품의 생산에서 우리나라의 배출집약도가 무역 상대국보다 상대적으

로 낮다는 것을 의미

-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석유석탄제품의 경우 감축정책의 시행이 감축효

과보다는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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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BEET PTT

Coal 석탄 -1.89 0.00

Oil 원유 -3.62 6.11

Gas 가스 -2.70 0.00

Minerals nec 기타광물 -3.34 1.19

Food and beverage 식음료 -0.90 0.63

Textiles and Apparels 섬유 의류 0.15 1.34

Wood and paper 목재 제기 -0.38 0.61

Petroleum and coal products 석유 석탄 제품 0.05 0.52

Chemical, rubber, plastic 화학 -3.11 0.46

Non-metallic mineral 비금속 -2.89 0.95

Iron and Steel 철강 -5.99 0.38

Non-ferrous metal 비철금속 -1.68 0.25

Fabricated Metal products 조립금속 -0.15 0.29

Transport vehicles and parts 운송장비 1.31 1.22

Electronic equipment 전자기기 -0.05 0.51

Machinery and equipment nec 기타기계 -0.40 0.46

Manufactures nec 기타제조 -0.10 0.34

<표 2> 우리나라 업종별 BEET와 PTT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탄소누출 위험도 

○ 교토의정서 하에서의 의무감축국가들이 역내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업종별 

탄소누출에 노출되는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

- 탄소누출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세제혜택 혹은 배출권

무상할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

- 유럽집행위는 탄소누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3기에도 

100% 무상할당(벤치마크 기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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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누출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표는 탄소비용 혹은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

도 두 가지가 고려됨.

- 탄소비용은 감축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증가분으로

써 감축정책에 따른 업종별로 가중되는 생산비용 부담

- 무역집약도는 해당업종이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국제경쟁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업종의 이윤창출

과 직결

[그림 2] 유럽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기준

          출처: Martin et al. (2014)

□ 우리나라의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 

○ 우리나라 산업을 26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그 중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발

전 및 산업부문의 17개 업종에 대하여 탄소누출 위험도를 분석

- 업종별 탄소비용과 무역집약도를 산출하여 EU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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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탄소누출 위험도 기준을 적용   

  - 5% 이상의 탄소감축비용 증가와 10% 이상의 무역집약도 

  - 30% 이상의 탄소감축비용

  - 30% 이상의 무역집약도

업종
코드

업종 탄소비용(%) 무역집약도
(%) Criteria I Criteria II Criteria III

col Coal 석탄 0.13 98.73 　 NA High Risk
oil Oil 원유 1.49 99.6 　 NA High Risk
gas Gas 가스 3.61 84.45 　 NA High Risk
omn Minerals nec 기타광물 3.09 90.86 　 NA High Risk
f_b Food and beverage 식음료 3.01 26.11 　 NA 　
t_w Textiles and Apparels 섬유 의류 4.24 51.61 　 NA High Risk
w_p Wood and paper 목재 제기 3.36 25.73 　 NA 　
p_c Petroleum and coal products 석유 석탄 제품 18.35 34.03 High Risk NA High Risk
crp Chemical, rubber, plastic 화학 4.44 49.61 　 NA High Risk

nmm Non-metallic mineral 비금속 9.87 25 High Risk NA 　
i_s Iron and Steel 철강 8.05 26.92 High Risk NA 　
nfm Non-ferrous metal 비철금속 4.03 53.21 　 NA High Risk
fmp Fabricated Metal products 조립금속 1.77 22.9 　 NA 　
mot Transport vehicles and parts 수송장비 1.18 59.2 　 NA High Risk
e_m Electronic equipment 전자기기 1.1 54.79 　 NA High Risk
ome Machinery and equipment nec 기타기계 0.78 68.13 　 NA High Risk
omf Manufactures nec 기타제조 0.13 13.78 　 NA 　

<표 3>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

Note: 위험도 분석에 적용된 기준은 EU 분석기준과 동일하다. 표에서 ‘Criteria I - 5% 이상의 탄소감축비용 증가와 
10% 이상의 무역집약도’, ‘Criteria II - 30% 이상의 탄소감축비용’, ‘Criteria III - 30% 이상의 무역집약도’
를 의미한다. 

○ 대부분의 업종이 무역집약도가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무

역집약적 산업구조가 탄소누출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증

○ 석유·석탄 제품의 경우 BEET와 PTT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5% 이

상의 탄소비용 증가와 10% 이상의 무역집약도’와 ‘30% 이상의 무약집약

도’에 모두 해당하는 높은 위험도를 나타냄.

○ 철강과 비금속광물의 경우 탄소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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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위험에 노출됨.

○ 반면, 조립금속의 경우는 BEET와 PTT에서는 함유된 탄소배출 과잉이 높고 

수출배출집약적 업종으로 나타났으나, 탄소누출의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누출 위험도는 업종별 무역과 연관된 탄소배출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

남.

- 탄소배출 과잉과 무관하게 업종별 생산비용 구조와 무역집약도에 따라 탄

소누출 위험도가 결정

- 감축정책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을 우려할 경우에는 탄소누출 위험도에 

따라 보와적인 정책을 강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우리나라의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도식화를 통해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 위

험도 노출의 유형에 따른 업종 분류가 가능함.

- 석유·석탄 제품은 두 가지 기준에 모두 적용되는 유일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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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및 비금속은 무역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탄소감축비용 부담에 

따른 탄소누출 위험이 우려되는 업종

- 섬유, 화학, 비철금속의 경우 4%이상의 탄소감축비용 증가와 무역집약도

가 매우 높은 업종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과 국제

경쟁력 상실의 우려를 복합적으로 지님.

- 전자기기 및 수송장비는 배출집약도가 낮지만, 무역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감축에 대한 비용증가보다는 무역집약도에 따른 부담이 존재

2.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 분석 

□ 분석모형으로 글로벌 연산가능일반균형(Global CGE) 모형을 구축

○ 분석자료는 GTAP9 데이터베이스로 140개국 57개 산업분류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기준연도는 2011년임.

○ 2015년 8월 현재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가분류를 재

편하였고, 산업은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을 에너지집약산업과 기타 산업으

로 분류하였음.

국가/지역 산업분류

AUS 호주 col 석탄
USA 미국 oil 석유

CAN 캐나다 gas 가스
JAP 일본 ely 발전

EU EU eit 에너지집약산업(제조업)
RUS 러시아 oth 기타 산업

CHA 중국 svr 서비스
KOR 한국

IDI 인도
MEX 멕시코

BRA 브라질
ROW 기타 국가

<표 4> 국가 및 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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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나리오

○ 국가별로 제출한 2030년 자발적 감축목표를 적용하고 감축목표 달성에 따

른 탄소누출 발생을 기준 시나리오로 상정

- 2015년 8월까지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한 국가 중 분석자료 분류에 포함

된 9개국에 대하여 2030년 국가목표를 적용하고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탄

소누출 발생을 기준 시나리오로 상정

○ 기준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EIA, 2014)의 

경제성장 전망, 에너지 수요예측 등을 사용

○ 기준시나리오를 위한 가정은 1) 국가별 감축목표를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

화탄소 기준으로 적용, 2) 국가별 감축목표는 정량적 목표치로 전환하여 

적용

INDCs (2030년 감축목표)
EU 40% below 1990

멕시코 22% below BAU
미국 26~28% below 2005 *
러시아 6~11% below 1990
캐나다 21% below 2005
중국 60~65% below 2005 (배출원단위 기준)
한국 37% below BAU 
일본 26% below 2013
호주 16.4~24.6% below 2005

<표 5>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2015년 8월 제출 기준)

   주석: 8월까지 제출한 국가의 감축목표를 제출 순으로 정리(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은 국가는 제외) 
* 미국의 감축목표는 2025년 기준 

□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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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는 1) 면제, 2) 환급, 3) 관세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

- 해당 시나리오들은 국가들의 탄소누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에너지집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조치

시나리오명  내용

REF 기준시나리오: 각 국이 산업보호를 위한 국경탄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EXE (exempt) 면제시나리오: 에너지집약산업의 배출규제 면제

REB (rebate) 환급시나리오: 에너지집약산업의 지출한 탄소관련 세액 
환급

TAR (tariffs) 관세시나리오: 에너지집약산업의 관세 부과

<표 6>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

□ 분석결과 

○ 국경탄소조치 시행에 따른 후생변화와 탄소누출 변화 측정

(단위: %) REF EXE REB TAR

후생변화

EU -0.03 -0.01 -0.01 -0.02
멕시코 -1.21 -0.93 -0.99 -1.16
미국 -0.04 -0.03 -0.03 -0.04
러시아 -0.11 -0.09 -0.11 -0.11
캐나다 -0.03 -0.01 -0.01 -0.02
중국 -0.04 0.00 -0.01 -0.03
한국 -0.48 -0.42 -0.44 -0.47
일본 -0.17 -0.19 -0.19 -0.17
호주 -0.45 -0.41 -0.41 -0.44

탄소누출

ROW 15.21 12.37 14.29 13.54

<표 7> 국경탄소조치로 인한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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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1.21~0.06%의 후생 손실

- 면제 시나리오에서 후생의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관세 시나리오의 

경우 후생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에너지집약산업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품의 가격이 역내 시

장에서 높아지고 상대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장 후생감소 효과가 크

게 나타남.

○ 면제와 환급 시나리오는 역내 생산품의 가격이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환급으로 인하여 소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생손실이 낮게 나타남.

○ 탄소누출에서도 면제 시나리오의 탄소누출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감축정책 면제 조치는 에너지집약산업의 다배출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이전

하거나 수입을 통하여 생산과정을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여겨짐.

○ 관세 시나리오는 후생보완과 탄소누출 감소 효과 모두 크지 않음.

- 가격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무역의 흐름에 교란을 가지고 오는 부정적

인 효과

(단위: %) REF EXE REB TAR

생산 -3.27 -2.11 -2.85 -3.11

수출 -6.04 -3.92 -4.01 -5.65

수입 0.39 1.47 1.21 0.98

<표 8> 우리나라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 및 수출 변화

○ 우리나라에서 국경탄소조치 시행에 따른 에너지집약산업의 경제활동 변화

는 면제 시나리오의 생산량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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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시나리오에서 생산량 3.27%, 수출 6.04% 감소와 수입 0.39% 증가

- 면제 시나리오에서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가 가장 많이 보완됨.

Ⅲ. 정책 제언

□ 파리 기후협약의 체결에 따라 대응조치에 대한 후속논의에 대한 국가적 입

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과 무역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무감축국가들의 탄소유입국에서 적극적인 국내 감축정책 시행으로 인하

여 개발도상국으로의 탄소누출국으로 전향적인 상황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무역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탄소누출로 인한 

국제경쟁력에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하여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선

진국들과 함께 국경탄소조치 시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준비가 필요

한 상황임.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 결과는 

탄소누출에 대한 업종별 입장이 상이하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보완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국경탄소조치의 형태에 따라서 후생 및 탄소누출의 손실 뿐만 아니라, 에너

지집약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르게 나타남.

○ 가격정책을 시행할 경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며, 탄소누출 완화효과도 미

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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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면제 정책은 감축목표 달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

○ 환급정책이 가장 적절한 국경탄소조치의 형태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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